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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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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이상철

의결연월일 2013. 3. 14.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

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56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016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18.9%(‘12.12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3조4,290억원(’11.12월말 기준)

으로 15.3%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SKT KT LGU⁺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10,162
(18.9)

매 출 액
(점유율, %)

3,429
(15.3)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2011년 영업보고서)

 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1)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 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

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 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

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관련 조항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관련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

통신위원회 출범 후 3회(‘10년, ’11년, ‘12년)에 걸쳐 이통3사가 이용자들

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1)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2)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3)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고,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동전화 시장 현황

이동전화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는, ‘12.12.24일 위원회 제재조치 이전(’12.12.17~12.24) 평균 3.5만건

에서 조사대상 기간(‘12.12.25~’13.1.7)에 평균 5.6만건으로 크게 증가

하였으나 신규모집 금지가 시작된 이후(‘13.1.8~1.15)에는 평균 3만건으로

다시 낮아졌다.

특히, 조사대상 기간을 보면 연말 실적, 성탄절, 신정 연휴 등의

특수로 인하여 최고 8.2만건의 번호이동을 기록하는 등 사업자간

번호이동을 통한 시장과열이 뚜렷하게 발생하였다.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12.12.17～‘13.1.15) >
(단위 : 건)

구 분 SKT KT LGU+ 합계

‘12.12.17 12,434 9,939 8,993 31,366

‘12.12.18 14,517 11,237 8,312 34,066

‘12.12.20 14,883 11,461 10,783 37,127

‘12.12.21 12,933 9,849 7,853 30,635

‘12.12.24 17,607 10,819 12,067 40,493

‘12.12.26 22,873 19,871 13,644 56,388

‘12.12.27 19,293 16,582 10,644 46,519

‘12.12.28 19,648 15,252 12,363 47,263

‘12.12.31 18,967 12,808 12,430 44,205

‘13.1.2 17,232 17,065 14,767 49,064

‘13.1.3 24,748 32,534 18,329 75,611

‘13.1.4 34,804 30,761 16,859 82,424

‘13.1.7 17,941 12,050 19,054 49,045

‘13.1.8 16,257 13,633 0 29,890

‘13.1.9 17,965 15,272 0 33,237

‘13.1.10 20,058 16,236 0 36,294

‘13.1.11 22,619 17,640 0 40,259

‘13.1.14 8,764 7,220 0 15,984

‘13.1.15 15,160 11,980 0 27,140



2. 사실조사 결과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13.1.25일부터『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본사 및 전국 주요권역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2.12.25 ~

’13.1.7 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신규·기변 가입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

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펀딩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

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말 목표달성과 번호이동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왔으며, 특히 이통3사의

신규 모집금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하였다.



 (1) 차별적 보조금 책정 (이통사 → 대리점)

피심인은 매월 본사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배포

하는데, 정책 내용에는 제조사와의 Co-work4) 정책, 이통사 단말기 판매

정책, 소매판매 활성화 정책, 판매 유통 채널별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 등 유통망은 본사 영업정책을 기본으로 단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점에 배포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

하게 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타 사업자에게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영업정책을 수시로 유통망에 배포하였으며, 기본 영업정책

외에 비하인드·구두정책 등을 메신저,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유통망에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지역본부(지점 포함)에서 보내준 각종

영업정책을 토대로 ‘단가표’를 작성하여 판매점에 배포하고,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정보습득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4) 제조사가 단말기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피쳐폰 · 스마트폰 · LTE폰 등 기종별로 정책이 별도 구성  

되어 있으며 제조사별로 지원금액이 다름



(2) 차별적 보조금 지급 (이통사‧대리점‧판매점 → 이용자)

  ①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12,198건(번호이동 10,949건, 일반 1,249건)5)과 기기변경 가입

2,348건 등 총 14,546건을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합 계

신 규 1,677 878 1,016 2,606 1,753 1,223 1,148 1,897 12,198

- 번호이동 1,482 754 876 2,305 1,605 1,101 1,018 1,808 10,949

- 일 반 195 124 140 301 148 122 130 89 1,249

기기변경 313 159 260 626 230 163 152 445 2,348

합 계 1,990 1,037 1,276 3,232 1,983 1,386 1,300 2,342 14,546

단, 단말기 구매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

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실버폰

개통건6)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사대상 분석 단말기는 총 20개 기종이었다.

   ② 시기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241

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973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24.8%였다.

5)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6) 실버폰 및 2G 서비스에 가입한 피쳐폰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수준

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일별) >
(단위 : 천원, %)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체평균

출고가 954 960 973 973 979 952 976 1,003 973

보조금 247 245 264 259 232 213 226 233 241

보조율 25.8 25.5 27.1 26.6 23.7 22.4 23.1 23.2 24.8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③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이 이용자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형태는 크게

신규 가입과 기기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 가입의 경우 세부적으로

신규 일반(010)과 번호이동(MNP)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229천원인 반면, 기기

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05천원으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이가 76천원이었다.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와 달리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신규 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232천원,

신규 일반 가입자는 202천원을 지원하여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의 정도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체 평균

신 규 233 235 252 244 224 205 216 219 229

- 번호이동 235 234 260 248 225 211 227 219 232

- 일반(010) 224 236 208 213 210 152 134 223 202

기기변경 317 303 309 320 296 273 296 294 305

보조금 차이 84 68 56 76 72 68 79 76 76

※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신규와 기기변경이 각각 34.8%와 47%로 신규보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형태별 차별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5,130 1,028 1,793 1,410 1,003 1,834

(점유율) (42.1) (8.4) (14.7) (11.6) (8.2) (15.0)

기기변경 728 194 321 281 264 560

(점유율) (31.0) (8.3) (13.7) (12.0) (11.2) (23.8)



  ④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60대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230천원(24.2%)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10대 미만

가입자는 260천원(31.3%)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232 ~ 254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출고가 831 950 990 984 972 968 953 971

보조금 260 254 232 237 252 237 230 235

보조율 31.3% 26.7% 23.4% 24.1% 25.9% 24.5% 24.2% 24.2%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⑤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4개 LTE 단말기 기종7)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는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차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

날짜의 동일기종 간에는 보조금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일부 가입자 간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일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베가R3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말기는 평균 보조금을 27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었

으며, 일별 보조금 지급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신 기종이나 출시된 지 오래된 기종 간 보조금 지급수준이 비슷하여

신구 모델 간 차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단말기 기종별 일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SHV-E210L 갤럭시S3 16G 252 244 203 245 220 195 226 205

SHV-E250L 갤럭시노트2 32G 213 181 225 219 190 163 182 249

LG-F180L 옵티머스 G 222 205 244 249 219 233 251 247

IM-A850L 베가 R3 280 261 258 265 273 253 257 243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일별 평균 금액임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피심인의 경우 신규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수준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과 신규 일반(010) 간 지급수준이 크지 않아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수준은 차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7) LGU+의 경우 아이폰5를 판매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타사는 주요 5개 기종을 분석)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신 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L 갤럭시S3 961 230 242 214

SHV-E250L 갤럭시노트2 1,089 238 242 217

LG-F180L 옵티머스G 1,000 263 231 268

IM-A850L 베가R3 1,000 256 241 251

다만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는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피심인의 주요 단말기 대부분에서 최대 1,045천원 이상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보 조 금

평 균 보조율 최 대 최 소

SHV-E210L 갤럭시S3 961 222 23.1% 1,045 0

SHV-E250L 갤럭시노트2 1,089 216 19.8% 1,173 0

LG-F180L 옵티머스G 1,000 237 23.7% 1,376 0

IM-A850L 베가R3 1,000 263 26.3% 1,298 0



 ⑥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36.8%인데 반해 2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48.7%로 가입자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

만원

20∼27

만원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5,858 1,222 874 1240 1,691 1,267 2,394 14,546

비 중 40.3% 8.4% 6.0% 8.5% 11.6% 8.7% 16.5% 100%

 

 나.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1)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2)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3)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2) 위법성 판단

   ① 27만원 초과 위반율

피심인은 전체 조사대상 14,546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6,592건으로 위반율은 45.3%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241천원이었다.

피심인의 위반율을 일별로 보면, 2012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보조금은 259천원이었고, 위반율이 가장

낮은 날은 2013년 1월 3일로 위반율은 39.2%이고 평균 보조금은 213천원

이었다.

< 일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 체

평균보조금 247 245 264 259 232 213 226 233 241

위반율 46.1% 46.0% 49.9% 50.2% 44.0% 39.2% 42.3% 41.6% 45.3



②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신규 010 가입의 위반율은

45.6%이고, 번호이동 위반율은 43.3%이며, 기기변경 위반율은 54.6%로

가입형태별 차별은 낮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위반율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반율　

평균 최대 최소

LGU+

전 체 973 242 1,376 0 45.3

010신규 923 203 1,086 0 45.6

번호이동 978 232 1,124 0 43.3

기기변경　 978 305 1,376 0 54.6

또한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376천원에서 최소 0원

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③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43.8~49.6%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0대 이하 가입자에 대한 위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평균 보조금 260 254 232 237 252 237 230 235 242

위 반 율 49.6% 45.3% 43.8% 44.2% 47.9% 46.3% 46.1% 44.2% 45.3%



 ④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갤럭시 S3 LTE의 위반

율은 41.9%, 옵티머스G의 위반율은 42.9%, 베가R3 위반율은 51.9%로

대부분의 주요 단말기에서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다.

<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갤럭시S3 16G 961 222 3,284 1,375 41.9

갤럭시노트 232G 1,089 216 2,178 611 28.1

옵티머스G 1,000 237 2,256 967 42.9

베가R3 1,000 263 2,673 1,387 51.9

  ⑤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6,592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8)을

살펴보면, 30~40만원대가 전체 대비 25.7%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36.3%로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1,240 1,691 1,267 1,417 421 254 119 134 49 6,592

분포율 18.8% 25.7% 19.2% 21.5% 6.4% 3.9% 1.8% 2.0% 0.7% 100%

8)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라.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

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

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의견

피심인은 지난 한해 동안 본원적 경쟁력 확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LTE 경쟁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법성 평가와 제재 수준 결정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12.12.24 의결 당시에 차후 위반행위 재발 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제재하기로 하였

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 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

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징금 부과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6] 1호 나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350억7천만원이다.

< ② 기준 과징금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12.12.24일 제재 직후 위반행위가 재발하였지만,

타 사업자에 비해 위반율 및 위반일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하되, 부과기준율은 지난 ‘12.12.24일 제재 당시

적용했던 0.35% 보다 높은 0.7%를 적용한다.

<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 범위 >
(단위 : 억원)

사업자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1% 미만)

중대

(부과기준율 1∼2%)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2∼3%)

LGU+ 671 6.7 미만 6.7 ～ 13.4 13.4 ～ 20.1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4억7천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 과징금에 대해 영업 행태, 조사협조 여부 및 시정명령

이행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필수적 가중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10.9월, ’11.9월, 12.12월 총 3회 부과 받았으므로 기준 과징금의

20%를 가산하고,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을 5억6천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

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 3. 1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계 철 (인)

부위원장 김 충 식 (인)

위 원 홍 성 규 (인)

위 원 김 대 희 (인)

위 원 양 문 석 (인)


